
정유·주유소, 경쟁촉진 지속 우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석유 유통구조 미포함 … 주유소 위기 커져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서 석유유통 관련내용이 빠지면서 정유기업들과 주유소업계가 “이명박 정부의 <경쟁

촉진 정책>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석유 공급 인프라 확충이

라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국내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유 시장은 <경쟁>에 방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석유유통구조 개선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뜻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알뜰주유소 설립, 전자상거래 수입물량 확대 등을 통해 정유4사의 과점체제를 깨

고 석유제품 가격을 잡겠다는 취지로 2012년 초 도입됐으며, 모두<경쟁>에 방점을 두었었다.

정유 시장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 특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정부가 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 2012년 7월부터 연말까지 일본산 경유 수입액은

5억4262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억895만달러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2월 현재 일본 경유의 시장점유율은 10%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석유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수입 휘발유 물량도 점차 늘고 있어 경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석유제품 수입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정유기업 소속 대리점들이 속속 수입업 등록을 하는 등 정부 의

도대로 기존 유통구조에 균열이 가시화하고 있어 정유기업들이 점점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정유 관계자는 2월24일 “박근혜 정부 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

고 있다”며 “일단 국내유통보다는 해외수출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주유소 시장이 받아들이는 위기감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만3000여개의 주유소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구조조정의 태풍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알뜰주유소가 출범하면서 <공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있다.

2012년 12월 현재 경영난으로 휴·폐업한 주유소 수는 총 685개로, 5년 전인 2008년 369개에 비해 85% 급증

했으며, 평균 매출이익률은 4% 남짓으로 카드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빼면 사실상 적자 경영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국가규모 대비 주유소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에 비추어 구조조정은 필요하되 <연착륙식 퇴출>

이 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 문을 닫으면 살길이 막막한 업주들이 많은데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퇴

출을 유도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제조합 설립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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